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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그 기본적 조

건이라 할 수 있고, 사회보장・교육 등의 분야에서 아동을 직업적으로 대면하는

인력을 통제하는 제도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 관련 법률에서 해당 인력에게 일정

한 자격・경력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positive) 자격요건을 두기도 하지만, 특정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negative)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심사・감독하는 결격사유(disqualification)

제도 또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

법, 학원법 등 아동 관련 종사자의 일반적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제가 다수 존재하

고, 개별적 취업제한명령 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제도의 부

작용, 즉 결격사유 제도 등이 일률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헌법상 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되어 왔다. 결격사유 제도가 온전히 정

당화되려면 범죄별 재범 위험성과 같은 결격사유 설정 근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제도의 관

리・감독・평가 체계까지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결격사유 제도가 아동 보호라는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면서도 종사자

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호주 퀸즐랜드주의 블루카드(Blue Card) 제도는, ‘아동

관련 종사의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Working with Children Check Act 2000)

이라는 법률을 중심으로 결격사유를 단순하게 규정하되 전문인력의 위험성 평가

등 보충적 조치와 민사행정재판소(QCAT) 등의 사법심사가 이를 보완하도록 한

다. 블루카드 제도는 그 직관성, 종사자・사용자・감독기관이 제도의 실질적 구현

에 관하여 각자 책임을 지는 구조, 제도의 지속적 평가・개정 노력, 전자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감독 및 접근성 제고와 같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결

격사유 제도의 체계화, 개별 결격사유의 정당화, 제도의 상시 평가・개선 등을 위

한 지속적 연구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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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성장은 주로 아동기에

이루어지는데, 아동은 성인에 비해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고 발달

단계의 특성상 학대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은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법
적 접근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의 경우 아동복리법이 1961년 제정되었고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법제가 강화되어 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제1조),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7호). 아울러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와 모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제4조, 제5조), 아동학대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있다(제17조). 국제연합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가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또한 국가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제19조)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

다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미완의 과제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직업적・일상적으로 대면

하는 인력을 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사회보장이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취약집단에게 전문적인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학대와 같은 부

적절한 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관련 법률에서 해당 인력의 자

격요건(qualification)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한 면허・자격・경력・
학력・기술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positive) 자격요건을 두는 방식과 함께, 특정

주제어 : 아동학대, 결격사유, 취업제한명령, 직업선택의 자유, 블루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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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negative)

자격요건, 즉 결격사유(disqualification)를 규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심사・감독
하는(screening & monitoring) 방식 또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도 아동 관련 분야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아동 관련 종사

자’라 한다)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제가 이미 여럿 존재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나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비단 아동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격사유 제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특히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아동 보호를 위

한 제도의 ‘부작용’을 통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를 경계하는 관점의 연구

나 헌법소송만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

의 정당화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결격사유 제도가 아동이라는

취약집단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도를 효

과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설계 측면에서는 개별 결격사유의 타당성, 가령 범죄의 재범 양상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제도가 실제로 잘 집행되

는지를 감독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결격

사유 제도의 부작용을 논하기도 전에 제도의 필요성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려

울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결격사유 제도의 일반이론과 한국의 제도

현황을 개관한다. 이때 결격사유 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당

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도 함께 살핀다. 이어서 아동 관련 종사자

제도의 선도적 사례로서 제도의 적극적・지속적 개선을 도모해 온 것으로 알

려진 호주 퀸즐랜드 주(State of Queensland)의 ‘블루카드’(Blue Card)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제도의 복잡성・비체계성・경직성과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동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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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격사유 제도의 일반이론과 판례

1. 결격사유 설정의 목적과 유의점

공무원, 법관, 의료인, 집합건물 관리자, 각종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

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연구 외에, 결격사유 제도의 일반이론 자체가 한국

의 학술논문에서 진지하게 다뤄진 바는 거의 없다.1) 그 일반이론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편찬한 입법 참고자료나 연구보고서에서만 소개되고 있는데,

결격사유란 “임용・고용・위임 관계 등의 법률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

거나,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 제도에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

거나,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

유”를 말한다고 한다.2)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국민의 건강, 안전,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처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 고도

의 전문성・윤리성・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

한국의 현행법령에는 각종 결격사유 관련 규정이 300여개 이상 존재한다.

이는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이나 자격군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못하게 하거나, 종래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다.4) 각각의 개별 법률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는 다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구분되는데, 인적 요건은 다시 자격 내지 인・허가

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요건과 그 취득을 금지하는 결격요건(결격사

유)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각 법률

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것과 닿아 있다.5)

결격사유는 결격사유 해당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이나 경제활동

1) 다만 독일 형법상 제재의 일종인 직업금지(Berufsverbot)와 같이,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

로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에 금지나 제약을 부과하는 ‘직업제한’을 새로운 유형의 형사제

재 중 하나로 소개한 연구로, 김대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

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15-2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2)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제처, 2026, 183쪽.

3)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같은 책, 183-184쪽.

4) 이준우, 결격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2-04, 2012, 19쪽.

5) 최지연, 자격・영업 관련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

원 현안분석 22-08, 2022,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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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 등을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기본권의 최대보장원

칙 및 최소침해원칙 등 헌법상 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행정법 원칙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6)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결격사

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

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정의 하면서 이를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

격사유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명문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결격사유는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타 신분・자격・
인허가 등을 규율하는 제도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7)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서 배제한다면 이들

이 갱생을 포기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될 우려도 있다.8) 이에 범죄의 경

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위

반으로 인한 전과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이 한층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 해당 직무나 영업과 관련이 적은 법률의 위반사실도 예외적으

로 결격사유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9) 일정한 직업 등에 관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거나 종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기도 한다.10)

위와 같은 일반이론은 결격사유 제도를 설정하는 목적과 유의점을 다루고

있으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을 예로 든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재범 가능성이

존재할 때 특정한 직업이나 영업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결격사유 설정이 정당

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막연한 설명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범죄별 재범률 및 재범 양상에 관한 실증적인

통계나 연구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록 재범률 자체는 낮더

라도 범죄의 특성 혹은 피해자의 특성상 재범의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경우도

고려하는 등, 통계적 분석과 규범적인 보완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개별 결격사유 제도의 도입 과정을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6) 최지연, 위의 책, 17-18쪽.

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전면개정판, 국회사무처, 2019, 369쪽.

8)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앞의 책, 194쪽.

9) 국회사무처 법제실, 앞의 책, 364쪽.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위의 책, 7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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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전

적으로 결격사유를 ‘설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격사유 제도가 어떻게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평가・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나 입법적 논의는 더욱 드물다는 것이다.

2. 결격사유 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관련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

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결격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 또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

원법 관련 사건에서,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

로 정하였다.”라고 설시하여 고도의 윤리성・준법의식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도

의 근거로 제시하였다.12)

헌법재판소는 결격사유 제도에 관하여 여러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헌법재

판소가 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 이른바 ‘단계이론’을 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별 사건에서의 심사기준이 실제로 일관된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자격에 관한 사건에 관한

2001년 결정에서는,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정한 법률조항은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의 지정 이전 단계에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를 정한 법률조항은 위 지정 이후 단계에서 그 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면서도,13) “입법자는 일정

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

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중략) 자격제도에서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만

큼,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입법재량을 존중하였다.14)

1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2)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13)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판례집 9-2, 575, 58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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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2015년 결정을 보면, 헌법

재판소는 결격사유 제도가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

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

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

다.”라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일정한 직업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

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

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밝힘으로써 일종의 절충된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15)

또한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관한

2014년 결정에서, 자격요건 내지 결격사유의 설정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단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결격사

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

쌓아온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였다.16)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중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2018년 결정에서 좁

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면서, 해

당 법률조항은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

게 하고,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

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녀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동종범

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법률조항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14) 헌재 2001. 5. 31. 99헌바94, 판례집 13-1, 1150, 1157-1158.

15) 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판례집 27-2상, 332, 337-338.

16) 헌재 2014. 1. 28. 2011헌바252, 판례집 26-1상, 54,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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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사람

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아동학대관련범죄전

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선을 그었고, “범

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에 걸쳐 취업을 차단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자에 대

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 일률적인 결격사유 제도의 위

험을 지적하였다.17)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제도별로 심사기준을 달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술

할 바와 같이, 결격사유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개별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을 수반하는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다룰 때에는 구체

적인 논거의 측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다룬 사건들은 결격사유 제도의 ‘설정’에 관한 것이고, 제도의 운영 측면이 구

체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은 다뤄진 바 없다.

3. 평가

결격사유 제도는 국민의 건강, 안전, 재산 등의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행법에 수많은 규정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이론이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개별 결격

사유 도입과 관련하여 단순히 ‘전과가 있으면 재범의 위험이 높다’와 같은 접

근을 넘어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된 사례를 보기 드물고, 제도의 운영・관리・
감독・평가에 관한 연구나 쟁송이 드물다는 점은 더욱 중요한 논의의 공백을

시사한다.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헌법재판소가 강조하기

시작한 과잉금지원칙은 결격사유 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나,

결격사유 제도가 그 설정과 관리라는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당

화되고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결

격사유 제도의 정당성은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도입 목적과 그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결격 범위 및 기간의 설정, 그리고 제

17) 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등, 판례집 30-1하, 696, 7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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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개선 체계의 구축을 통해 비로소 확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아동 관련 제도 현황을 살피

기로 한다.

Ⅲ. 한국의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

1.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한국의 제도로는, 국가공무원의 결

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교육

공무원법(제10조의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18) 임원 및 종사자의 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제19조, 제35조의2 제2항), 어린이집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16조), 아동복지시

설의 장 및 종사자의 각 결격사유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제54조의2 제1항, 제2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9조) 등이 있다. 법률별 결격사유 사이

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를 가령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일반 범죄전력자, 미성년자・아동・청소년에 대한 범

죄전력자 및 아동학대행위자, 판결에 의한 자격 정지・상실자, 정신질환자, 마
약류 중독자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으나 결격사유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

우는 없다.

그중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제54조의2

제1항)를 살펴보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19)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

약류에 중독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35

1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므로(사

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제4호), 사회복지시설의 임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

회복지사업법상 규정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임원이나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19)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

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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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제2항이 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9는 다시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결국 여러

법률을 연쇄적으로 인용하면서 매우 복잡다단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은 아동복지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

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경과규정을 두어 2021. 6. 30. 시행되었는데,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상 입법자료를 보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

인)20)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21)에 반영되어 입법

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 결격

사유를 규정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이22)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약

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

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이라고만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 호는 해당 법률이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12. 8. 5.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등

100인)23)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에 반영

되어 입법된 것으로서, 제안이유에서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운영과정

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

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0Q0E7I0V1J1X5K1V5E5T6E5G6I0, 최종접속일: 2026.

6. 29.

2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s://likms.assembly.

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S0N1D1O2I5E1W0I3J6W1S5A9V3G2, 최종접속

일: 2026. 6. 29.

22) 아동복지법에 결격사유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의 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원래도 위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s://likms.

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M1R1Y2K2D7G0A8W4P4P2I8E5C2H2, 최종

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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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투명성이 부족하여 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유린

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실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서 보듯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기

관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이라고 지적하

면서,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분야에서 영구히 격리”시

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다른 법률에

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간과의 형평성,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25개 법률에

따른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동일하게 두는 것의 형평성,

성폭력범죄도 죄의 내용의 경・중이 다르므로 그 제한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

성 등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10년의 기간

제한 등이 반영되었다.24)

아동복지법상 결격사유 중 범죄전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종사자를 채용

하려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에 따

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이

용해 조회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상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정신질환 여부 및 마약류 중독 여부의 경우에는 그 조회

방법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채용 절차에 합격한

사람이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를 포함한 진단서나 신체검사

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최근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을 제출하게 하는 등 기관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비교하자면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25)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9조의3), 기간 경과 등으

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사라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명령(제23조

의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를 확인

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제51조의3)에

24) 김대현 외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37-39쪽.

25) 영유아보육법은 결격사유 제도나 취업제한명령 제도와 별개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제48조).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23. 5. 25. 2021헌바234 결정).



126  법학논고 제94집 (2026. 07)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아동복지법에 비해서는 체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벌칙 규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전문인

력(제54조 제1항)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극적 자격요건(제54조 제2항)을 거짓으

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정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제71조 제3항 제4호)이 있는 것과 달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결격사유(소극적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고 그 뚜렷한 이유도 알기 어렵다.

2. 취업제한명령 제도

한국의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비록 그 이름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범죄자

의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고, 여러

차례의 위헌결정과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온 모습

이다. 비교하자면 결격사유는 법률만으로 이뤄지는 일반적 규제이고, 취업제한

명령은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통한 개별적 규제이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상 아동관련기관에 관하여(제29조의3 제1항 본문 및 각 호),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 각각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해당 범죄 사

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의 규정은 대동소이하여 이하

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

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고(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

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제56조 제2항).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

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56조

제3항). 즉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제도와

달리 법원이 개별 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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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56조 제4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6조 제5항 본문). 이러한 성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5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은 성범죄 경력조

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명령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

를 들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

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확인하여야 한다(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거나(제58조 제1항), 기관 폐쇄

를 요구할 수 있고(제58조 제2항), 요구 불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

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제58조 제3항, 제4항).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해야 하고(제53조 제1항),26)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예

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제53조의2 제1항). 이러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면 결격사유 제도

나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의 재범 위험성과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와

접촉할 기회를 극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볼 수 있다.27) 한국의 아동 관

26) 최근 자료로 성유리 외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 여성가족

부 2024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24을 참고할 수 있다.

27) 윤영석,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 법무보호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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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를 보더라도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결격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성범죄자가 범죄 전력

이 없는 자 혹은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재범 위

험성을 갖는지, 또한 이러한 재범이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에서 아동학대

내지 아동 대상 범죄의 형태로 발현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아주 엄밀하거나 확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작 한국에는 참고할 만한 실증

적 연구가 많지 않고, 서구의 연구를 참조한 연구에 따르더라도 그 근거가 명

확하지 않다.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률이나 전반적인 재범률이 비성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결과 간의 편차도 크고, 성범죄는 공식

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28)29)

또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재범률에 차이가 있다.30)31)

심지어 한국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조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동종전과 비율은

13.5%인 반면32) ‘출소자의 재복역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

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은

2020년도 출소자를 기준으로 22.6%에 달하여서, 두 통계 간의 기준 차이를 고

려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반드시 다른 범죄자의 재

범률보다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33) 또한 재복역률 통계에서 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복역률은 15.9%로 오히려 전체 범죄의 재복역률보

다 낮기도 하다.34)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을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두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가 없진 않다.

먼저, 정신질환과 성범죄 재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35)

이 경우에도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정신질환의 수준은 다르다.36) 특히 아동학

28) 이수정 외 1,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3호, 한국심리학회, 2005, 86쪽.

29) 박광배 외 1, 한국 성범죄자들의 재범예측을 위한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 , 충북

대학교 2006년 법무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006, 49쪽.

30) 이수정 외 1, 앞의 글, 86쪽.

31) 박광배 외 1, 앞의 책, 48쪽.

32) 성유리 외 2, 앞의 책, 152쪽.

33)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법무연감 , 법무부, 2025, 705쪽.

34)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앞의 책, 708쪽.

35) 박광배 외 1, 앞의 책,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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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성적 학대의 경우 병리적 원인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

로 이상 성행동에 대한 진단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상 성도착증(paraphilias)의 기

준을 따른다. 그중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성행동으로, 성범죄자 중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이러한 진단에 해당

될 수 있다.37) 실제로 소아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 강간범, 근친강간범들의

성범죄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소아기호증 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이 가장 높았

다는 연구가 있다.38)

문제는 개별 결격사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법제화

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격사유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

면서도 관련 종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면, 단순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범죄 전력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범죄의 유형별 특

성 그리고 해당 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설정하여야 한다. 결

격사유 제도와 달리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경우 법관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개별 범죄자의 구체적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

판소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 제도에 관한 최근 결정에서 “결격사유 제

도는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 개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

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종사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이다.”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

격사유 제도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그 근거법률이나 대상, 목

적, 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제도로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할 자

격 내지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시하여 두 제도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39)

그렇다면 특히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이상 성행동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재범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적극 개발・활용할 필요
가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전 피의

36) 박광배 외 1, 앞의 책, 65쪽.

37) 박광배 외 1, 앞의 책, 117쪽.

38) 박광배 외 1, 앞의 책, 48쪽.

39) 헌재 2026. 4. 29. 2024헌마9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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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할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

를 의뢰한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

도’(K-SORAS)를 이용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때 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되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범

죄를 저지른 경우 정신질환 체크리스트 개정판(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40) 평가를 진행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러한 척도의 타당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41) 역시 관련

연구가 활발하진 않다.

헌법재판소는 결격사유 제도에 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자의 원천 차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면서도,42) 반면 취업제한명

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특정 유형의 범죄 전력에 대한 일률적인 취업제한은 과

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위험이 크다’는 관점에서 2016년 한 해에만 다섯

개의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선고해 왔다.43) 아무리 두

제도의 근거법률이나 대상, 목적, 요건 등이 상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시

기에 선고된 결정들이 근본적인 ‘논거’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상충한다고 볼 여

지가 있다. 이에 관하여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각각 대표적인 결정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아래 표 1, 2와 같다(다만 위 위헌결정의 반대의견 중 위 합헌결정

과 유사한 견해에 선 의견도 있다).

표 1.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판례집 31-2상, 45, 52에서 발췌

40) PCL-R은 캐나다 Robert D. Hare 박사가 2004년에 개발한 도구로, 한국의 이수정・조은
경 교수가 2008년 한국 현실에 맞게 타당화하였다.

41) 이수정 외 2,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2010, 1012-1013쪽.

42) 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판례집 31-2상, 45, 52.

43) 취업제한명령 관련 최근 결정으로는 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결정이 있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인용한 최근 결정으로는 헌재 2023. 6. 29. 2020헌마1605등 결정

이 있다.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
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
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약 10% 내지 11%에 이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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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논거 상충의 문제는 비단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

사유 등과 관련해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 내지 당

연퇴직 사유와 관련해서도 일련의 결정들의 논거가 상충되어 오고 있어 혼란

을 야기하고 있다.44)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자칫 특정한 결격사유 제도나 취

44) 가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논하면서 ‘공무원의 고도의 윤리와 도덕

성’을 강조한 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결정과 그 일련의 후속 결정, 그리고 금고 이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논하면서 ‘공무원의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

로서의 공직 인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결정과

그 일련의 후속 결정이 비교된다. 공무원의 윤리와 책임에 관한 최근의 상세한 논의로는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
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성범죄는 많은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는데다
가,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도와 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 학생들을 상
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성숙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를 바 없고 그 범죄의 은폐 우려 또한 높은 점, 교육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
원과 학생 사이의 일대일 면담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지도・교육
을 위해서는 그러한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따라서 일단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면 성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동일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표 2. 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판례집 34-2, 306, 317에서 발췌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배제하여 영유아를 관련 범죄로
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종범죄를 다시 저
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
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어느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은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정에 비
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거나 현저히 낮아졌음이 입증된다면, 단지 그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
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편의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
하여 어린이집에 10년간 취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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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한명령 제도의 ‘존치냐, 수정이냐’라는 결론이 논증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

냐는 오해 내지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비록 심판대상, 결정 시기, 재판부

등의 차이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도 있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유사한 논

점이나 전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Ⅳ. 호주 퀸즐랜드주의 아동 관련 종사자 규제: ‘블루카드’ 제도

1. 비교의 취지 및 입법연혁

한국의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 개선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 호주

퀸즐랜드주45)의 ‘블루카드’(Blue Card)46) 제도가 있다(아래 그림 1 참조).47)

퀸즐랜드주는 ‘아동 보호에 관한 1999년 법률’(Child Protection Act 1999)48)

박진완, “공무원의 공공복리 지향성과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 법학논고 제92집, 경

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6을 참고할 수 있다.

45) 주도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Brisbane)이고, 본래 다른 주와 마찬가지

로 주 헌법에 양원제 의회를 두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단원제 의회

(Parliament)를 두고 있다[‘퀸즐랜드주 2001년 헌법’(Constitution of Queensland 2001)].

46) 법률상의 공식 명칭은 아니었으나, 아동 관련 종사가 적합하다는 취지로 발급하는 카드의

색상이 푸른색이었던 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47) Queensland Government, Driving schools—learning to drive, https://www.qld.gov.au/
transport/licensing/getting/schools, 최종접속일: 2026. 6. 29.

48) 퀸즐랜드주의 법률명에는 통상의 법률명인 ‘Short title’ 외에 ‘Long title’이 별도로 존재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하의 법률명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Short title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블루카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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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아동・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2000년 법률’(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0)을 제정하여 아동49)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본격

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때 도입된 블루카드 제도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을 위한 예방 및 감독 체제로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50)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에 관한 호주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51) 이

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주들도 이후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아동 관련 종

사 확인 제도(Working with Children Check/Clearance, WWCC)로 약칭한다.)

를 운영하면서 제도 간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52) 블루카드 제도는 일률

적・고정적인 결격사유 제도의 한계를 넘어 아동 보호라는 목적과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선도적・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에 시사점이 크다고 보인다.

‘아동・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2000년 법률’은 제정 당시 제6장(Part 6) ‘아동

관련 취업의 심사’(employment screening for child-related employment)에서

결격사유 제도를 규정하여, “오직 적합한 사람들”(only suitable persons)만 아

동과 관련하여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제

95조(Section 95)],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의 고려사항

(paramount consideration)으로 두었다(제96조). 아동 관련 종사자 또는 사업자

가 적합성 통지(suitability notice)를 신청하면(제100조, 제101조), 아동・청소년

위원회 위원장(commissioner)이 아동 보호 및 아동 복리 증진의 관점에서 대

상자의 범죄 전력 및 혐의 등을 고려하여 적합 통지(positive notice) 또는 부

적합 통지(negative notice)를 발급하게 하였다(제102조).

‘아동・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2000년 법률’은 2004년에 ‘아동・청소년 위원회

및 아동 수호에 관한 2000년 법률’(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Child Guardian Act 2000)로 개정되면서 위원장의 아동 보호 역할

한 것이다.

49) 퀸즐랜드주의 아동 보호 관련 법률에서 “아동”(child)이란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아동 보호에 관한 1999년 법률 제8조).

50)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General (Qld), Brief to the Education, 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Committee on the Working with Children (Risk Management and
Screening) and Other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8, Parliamentary Committee
Briefing Note, 2018, p.1.

51) Ibid, p.1.

52) 정현주, 호주의 블루카드제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한국교육개발원 2016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2호, 201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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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였다. 이후 퀸즐랜드주 아동 보호 조사위원회(Queensland Child Protection

Commission of Inquiry)가 2013년에 아동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121가지

권고 사항 및 로드맵을 담은 733쪽 분량의 보고서53)를 발표하였고, 이에 퀸즐

랜드주 정부는 2014년에 아동 보호 개혁 법안(Queensland Child Protection

Reform Bills)을 발의하여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였다. 당시 ‘아동・청소년 위원

회 및 아동 수호에 관한 2000년 법률’이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Working with Children (Risk Management and Screening)

Act 2000]로 개정되었고, 기존의 위원회 기능은 새로 제정한 ‘가족・아동 위원

회에 관한 2014년 법률’(Family and Child Commission Act 2014)로 이관되었

다.54)

이후 가족・아동위원회가 2017년 블루카드 제도를 좀 더 ‘강화・효율화’(Strengthening
and streamlining)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81개의 권고 사항을 담은 258쪽 분

량의 보고서55)를 발간하였고, 퀸즐랜드주의 2017년 선거에서 재선된 노동당

정부 역시 블루카드 제도를 유사한 취지의 ‘카드 없이는 근무 개시도 없다’(No

Card, No Start) 정책을 공표함에 따라 블루카드 제도는 다시금 변화를 맞이

하였다.56)57) 이에 2020년 개정된 법률은 법률의 용어 등을 단순화하여 이해관

계자가 의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 경력이 없거나 단순한

신청자의 블루카드 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블루카드

가 없는 상태에서의 근무를 금지하였다. 즉 원래 유급 피용자(paid employee)

는 자원봉사자, 학생, 또는 사업자와 달리 블루카드를 일단 신청하였다면 그

처리 완료 전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으로 유급 피용자 또한

블루카드 발급이 완료되어야만 근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24년에는 블루카드 제도의 ‘강화・효율화’라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

하여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 및 기타 법률에 관한 2024년 개정

법률’[Working with Children (Risk Management and Screening) and Other

53) Queensland Child Protection Commission of Inquiry, Taking Responsibility - A Roadmap
for Queensland Child Protection, 2013.

54) Attorney-General and Minister for Justice Minister for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Qld), Queensland Child Protection Reform Bills, Queensland
Government Cabinet Brief March 2014, 2014, p.1.

55) Queensland Family & Child Commission, Keeping Queensland’s children more than
safe - Review of the blue card system, The State of Queensland, 2017.

56) Premier and Minister for the Art (Qld) et al., Report on the review of the Blue Card
System, Queensland Government Cabinet August 2017, p.1.

57)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General (Qld), op. cit,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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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이 도입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었다. 위 개

정 법률은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 등에 대한

개정 조항을 담고 있는데, 아동 관련 업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의

접촉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종 및 활동 유형을 블루카드 제도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고(예: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부모인 자원봉사자에 대

한 블루카드 요구 면제는 유지하되 숙박을 수반하는 캠프 활동 또는 밀접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블루카드가 요구되도록 하였으며, 블루카드 신

청자 및 소지자가 퀸즐랜드주 내외의 아동 보호 명령 및 가정폭력 명령 이력

등 ‘공개 대상 사항’(disclosable matters)의 존재를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새로

운 신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며, 최고행정관(chief executive)이 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실질적 우려가 있는 자의 블루카드를 정지할 수 있는 추가 재량

권을 부여하였고, 조직 및 개인이 아동의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블루카드 제도의 법규 준수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청자・카드 소지자・
기관에 적용되는 블루카드 제도상의 의무를 간소화하였다.58)

한편 아동과 접촉하는 사업체・기관이 준수해야 할 아동안전 기준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인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Child Safe

Organisations Act 2024)이 2024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2026년 개정 법률

은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을 ‘아동 관련 종

사의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Working with Children Check Act 2000)로 개

정하여 법명을 간소화하였고 이 법이 현행법이다.

2. 블루카드 제도의 목적 및 적용 대상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 및 규정, 즉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 및 기타 법률에 관한 2024년 개정 법률’ 및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

한 2024년 법률’ 등에 의한 개정이 반영된 ‘아동 관련 종사의 심사에 관한

2000년 법률’(이하 ‘심사법’이라 하고, 별도의 표기가 없이 조항을 표기한 경우

심사법의 조항이다) 및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에 관한 2020년 규

정’[Working with Children (Risk Management and Screening) Regulation

58) Queensland Government, Strengthening and streamlining the blue card system, https://
www.qld.gov.au/law/laws-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

-regulations/regulated-industries-and-licensing/blue-card/system/strengthening-and-str

eamlining,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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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9)(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블루카드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

기로 한다.60)

심사법은 특정 직무에 고용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심사

(screening)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통해 통해 퀸즐랜드주 내 아동・청소년의 권

리, 이익,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 이 법은 ①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welfare and best interests)이 가장 중요하고, ②

모든 아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는 관점에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제6조), 최고행정관을 통해 법제

의 시행 등을 관리・감독한다(제8조). 블루카드 제도에서 최고행정관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차관격인 ‘Director-General’을 의미한

다. 최고행정관은 퀸즐랜드주 내각을 이끄는 총리(Premier)의 결정으로 총독

(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임명되는데[공공 부문에 관한 2022년 법률

(Public Sector Act 2022) 제170조, 제171조], 선발 시 직무 적격성을 고려하되

변호사와 같은 자격・면허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4조). 최고행정관

의 실제 블루카드 심사, 감시, 운영 업무는 법무부 블루카드 부서의 자격심사

팀(Eligibility Assessment team), 준법감시팀(Compliance team), 공동체 정보

팀(Community Information team) 등 전문인력이 보좌한다.6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

의하면 이는 심사법상 취업(employment)에 해당하고, 이는 서면계약 여부, 금

전적 보상 여부, 업무 수행의 동기, 시간, 지속성 등과 무관하다(제10조). 심사

법은 규제 대상 취업 및 사업(regulated emplyment and businesses)을 법에서

정의하되(제156조 내지 제158조), 이를 별표 1(Schedule 1)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1년에 7일 이하로 취업하는 사람,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아동에게 자원

봉사를 하는 부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럼에도 아동 대상의 1박 이

59) 퀸즐랜드주는 다른 영연방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Act) 아래에 제정법 문서

(Statutory Instruments, 위임입법)의 형태로 하위규범(subordinate legislation)을 둘 수 있

는데, ‘제정법 문서에 관한 1992년 법률’(Statutory Instruments Act 1992)에서 규정

(regulation)은 가장 대표적인 제정법 문서에 해당한다.

60) 퀸즐랜드주 정부는 웹사이트에서 개인, 단체,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ommunities) 등을 대상으로 블루카드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

하고 있다(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ervices, https://www.qld.gov.au/
law/laws-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regu

lated-industries-and-licensing/blue-card-services, 최종접속일: 2026. 6. 29.).

61) 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Justice, Blue Card Services, https://www.justice.
qld.gov.au/about-us/services/queensland-worker-screening-services/blue-card-services,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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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캠프 또는 소풍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동

과의 긴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제156

조). 경찰관과 등록된 교사는 법상 별도의 규제에 따라 블루카드가 아닌 ‘면제

카드’(working with children exemption)를 받는다[제3절(Division 3)].

주거시설, 학교(기숙시설), 학교(교사를 제외한 직원), 교육 및 돌봄서비스

등, 보육 등, 사법 및 구금 서비스, 어린이가 참여하는 교회・클럽・협회, 보

건・상담・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 개인 교육・지도・과외, 학교
내・외의 교육 프로그램, 홈스테이를 포함한 아동 숙박 서비스, 종교 단체, 아

동 숙박 서비스, 주거시설 외의 아동 호스텔, 스포츠・활동적인 레크리에이

션・체육 및 놀이시설, 엔터테인먼트・미용・사진 촬영, 응급 서비스 생도

(emergency service cadet) 프로그램,62) 학교 횡단보도 감독관, ‘아동 보호에

관한 1999년 법률’에 따른 아동 보호자, 비공립학교(가톨릭계 학교 및 독립학

교)와 관련되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다(별표 1 제1장 및 제2장). 단, 경찰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사람(해양구조나 응급구조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등은 제외), 교정직 종사자, 등록된 보건의료인,

고용된 아동에게 오직 도움・지도만을 제공하는 사람, 구급대원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법률에 규정된 본래의 업무를 벗어난 일을

할 때에는 규제 대상이 된다(별표 1 제3장).

3.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상 규제

구 심사법은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 제정 전에 다른 사람을

규제 대상 취업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람은 매년 규제 대상 취업자에 대해서

① 규제 대상 취업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을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취업 관행 및 절차를 시행하고, ② 심사규정에서 규정하는

바를 포함하는 서면 전략(written strategy)을 개발 및 시행해야 했으나, ‘기관

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이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였다.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은 숙박 또는 주거 서비스, 아동 보호

서비스, 종교단체, 장애아동 대상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사법 및

62) 이는 지역 소방서와 같은 응급서비스 시설이 12∼17세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기술과 리더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Queensland PCYC, Emergency Services
Cadets, https://www.pcyc.org.au/youth-and-community/personal-and-leadership-development/emergency
-services-cadets/,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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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서비스, 아동 대상 상업적 서비스, 운송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정부 조직

을 ‘아동 안전 관련 기관’(child safe entity)으로 보아 규제한다(별표 1). 이 법

은 먼저 아동 안전 관련 기관에 적용될 아동 안전 기준(child safe standards)

를 제시하는데, 아동의 안전과 복지의 내재화, 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아동

의 참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정책과 실무에서의 형평성 유지와 다양한

요구의 존중,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문제제기에 대한 아동 중심적

인 대응,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리적 환경과 온라인 환경, 아동 안전 기

준의 정기적 검토와 개선, 정책과 절차의 문서화가 그 내용이다(제9조).

다음으로 이 법은 아동 성범죄, 학대, 방임, 폭력 등을 보고 대상 행위(reportable

conduct)로 정의하고(제26조), 규제 대상 기관의 직원, 자원봉사자, 하도급업자,

임원, 훈련생, 성직자・종교 지도자, 개인사업자 등을 종사자(worker)로 정의하
면서 이를 규제한다(제32조). 누구나 규제 대상 기관 종사자의 보고 대상 행위

에 대한 혐의나 유죄 판결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의 장(head)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가족・아동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제33조), 기관장은 보고 대상 행위에 대한 혐의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 요건(제35조)을 충족한 초기・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족・아동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 단위

(penalty units)의 벌금형63)에 처해질 수 있다(제34조 내지 제38조). 퀸즐랜드

주 가족・아동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감독・집행하면서 보고 대상 행위의

조사를 수행한다(제4장).

4. 블루카드 등의 발급 및 결격사유

사용자(employer)는 규제 대상 취업에 관하여 ① 업무 허가(clearance, 블루

카드 또는 면제카드를 의미한다. 이하 ‘블루카드 등’이라 한다)를 받지 않은 사

람을 고용하거나 ② 최고행정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제175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100 단위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령 피용자가 이미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고용하는 행위처럼 가

중처벌받는 경우에는 최대 200 단위의 벌금형 또는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제176조). 블루카드 등을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규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면

63) 2025. 7. 1. 마지막으로 갱신된 벌금 단위는 166.90 호주달러이므로[벌금과 형벌에 관한

2025년 규정(Penalties and Sentences Regulation 2025) 제4조), 100 벌금 단위는 2026. 6.

29. 기준으로 한화 약 1,785만 원에 달한다.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 개선 / 장시원  139

최대 500 단위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제176조의A 내지 B).

블루카드 등을 받지 않고 취업한 개인은 최대 100 단위의 벌금형에 처해지

고, 부적합 통지를 받고도 취업하는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되는 경우 최대 500

단위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제176조의A). 경찰관이나 등록

된 교사가 업무 권한(children authority, 면제카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도 유사한 규제가 존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제176조

의C 내지 G).

개인이 규제 대상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먼저 취업 희망

자의 블루카드 등 또는 취업 희망자의 사진이 포함된 운전면허증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취업에 관하여 최고행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3조).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은 최고행정관에게 수수료64)를 납부하고 온라

인 또는 서면으로 블루카드(working with children check)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7조). 자원봉사자65)의 블루카드는 수수료가 면제되고(제189조), 경찰관 또

는 등록된 교사는 최고행정관에게 면제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의 수수

료는 없다(제187조).

구 심사법은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 및 기타 법률에 관한 2024

년 개정 법률’을 통해 개정되기 전에는 ① 결격자(disqualified person), ② 이

미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람이 블루카드나 면제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500 단

위의 벌금형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다만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행정관이 예외적으로

적격성 선언(eligibility declaration)을 하여 결격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잡

한 구조를 띠고 있었으나, 이는 개정 법률에서 폐지되었다.

심사법상 블루카드 등을 신청하거나 발급할 수 없는 결격자를 정의하는 결

격사유는 ① 제16조 및 별표 4의 결격 범죄(disqualifying offences, 아동과의

성행위, 아동 그루밍, 아동을 착취하는 범죄, 기타 아동 관련 성범죄, 성인이나

아동에 대한 살인 및 기타 심각한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한다)로 유죄판결을

받은(convicted) 사람(판결의 확정이나 실제 수형 유무와 무관함), ② ‘아동 보

64) 수수료가 최근에는 2025. 7. 1. 인상되었는데, 104.70 호주달러이다(Queensland Government,

Pay for your blue card application, https://www.qld.gov.au/law/laws-regulated-industries-and-
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regulated-industries-and-licensing/blue-c

ard/applications/payment, 최종접속일: 2026. 6. 29.).

65) 법상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그 다른 사람을 위해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을 대가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인바(제13조), 무급 실습 학생도 여

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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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에 관한 2004년 법률’[Child Protection

(Offender Reporting and Offender Prohibition Order) Act 2004]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자(offender reporting obligations)66), ③ 같은 법에 따른 범죄자 금지

명령(offender prohibition order)67) 대상자(범죄자 금지 명령 신청의 피신청인

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위험 수형자(성범죄자)에 관한 2003년 법률’[(Dangerous

Prisoners (Sexual Offenders) Act 2003]에 따른 성범죄자 감독명령(sexual

offender order)68)를 의미한다(제17조).69)

5. 최고행정관의 블루카드 등 발급 심사 및 발급 결정 취소

최고행정관은 블루카드 등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필

요한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신청자가 이러한 요

청에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다(190조). 최고행정관은 블루카드 등의 신

청서를 서면으로써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블루카드나

면제카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제226조).

심사법은 경찰 정보(police information, 범죄 이력 및 수사정보 등을 의미한

다), 가정폭력 정보, 징계 정보, 다른 주의 아동 관련 종사자 심사 관련 부정적

인 정보, 해당 인물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최고행정관이 합리적으로 믿는 해당 사람에 관한 기타 정보를

평가 대상 정보(assessable information)로 정의한다(제220조). 최고행정관은 신

청자의 어떠한 평가 대상 정보도 인지한 바가 없다면 신청을 승인해야 하나,

면제카드 신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업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제227조). 최고행정관은 결격자의 신청을 거

부해야 한다(제228조). 최고행정관은 과거에는 결격자였으나 더 이상 결격자가

66) 같은 법 별표 1에 따른 범죄(주로 아동 성범죄)를 아동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범죄자가 되어, 경찰청장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부과받는다(같은 법 제9조,

제18조 등).

67)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령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원

근처에서 배회하는 행위)를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장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발부

하는데,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대한 접근, 아동 관련 활동 참여, 특정한 형태의 아동 관련

취업 등을 금지할 수 있고, 추적 장치 착용, 심리 치료 등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의A, 제13조의F 등).

68)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통행금지, 감시장치 착용 및 설치 등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16조의A 등).

69) 그 밖에 법원이 심사법에 따라 결격 명령(disqualification order)을 내린 경우도 결격사유

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 결격 명령 제도가 폐지되었다.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 개선 / 장시원  141

아닌 경우(다만 유죄 판결, 형벌, 명령을 선고받아 결격자가 되었으나 항소심

내지 구제절차에서 유죄 판결 등이 취소된 경우는 원칙적 신청 거부의 대상이

아니다), 별표 2의 중대범죄로(serious offence)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청을 거부해야 하나, 해당 인물에게 블루카드 등이 발

급되더라도 그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exceptional

case)에 해당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승인할 수 있되, 예외적 사례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제229조). 신청자가 결격자나 예외적 사례의 검토 대상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고행정관이 신청자의 평가 대상 정보를 인지한 경우, 최고행정관은

해당 인물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을 승인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도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0조).

위험성 평가 제도는 종래에 운영되던 최고행정관의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 및 기타 법률에 관한 2024년 개정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다. 최고행정관은 자신이 입수한 해당 사람에 관한 정보

를 고려하고,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사안을 회부하는 경우 그 조

언이나 권고를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위원(expert advisor)을 임명하는 경우 그

조언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간 테스트(reasonable person test)를 거쳐 해당 인

물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고행정관은 어떤

사람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하려면 해당 인물이 아동의 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실제 가능성(real possibility)이 있다고 ‘확신’해야 하나, 해

당 사람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likely)고까지 확신할

필요는 없다(제232조). 합리적 인간 테스트란, 합리적 인간이 자신의 자녀가 해

당 인물과 직접적인 접촉(direct contact)70)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확신’하

는 경우에만 최고행정관은 해당 인물이 아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233조).71) 이 외에도 심사법은 위험성 평가와

70) 물리적 접촉, 대면 접촉, 우편 또는 기타 서면 통신을 통한 접촉, 전화 또는 기타 구두 통

신을 통한 접촉,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 통신을 통한 접촉을 의미한다.

71) 블루카드 제도의 합리적 인간 테스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ew South Wales)의 판

례 법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합리적 인간’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의

범죄 기록, 범행 이후의 행실, 재범 가능성, 그리고 갱생 여부 등 자신 앞에 놓인 모든 관

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숙지하는 객관적인 주체로서, 신청인의 갱생 가능성을 인정하면

서도, 신청인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도로 인해 아동 보호를 간과

하지 않는 인물을 말한다(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Answers to supplementary
questions -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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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34조 내지 제237조).

최고행정관은 블루카드 등 발급 대상자가 결격자가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

해야 하고, 블루카드 등의 발급 당시 최고행정관이 신청자에 대한 결격 범죄

유죄 판결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블루카드 등 발급 대상자가 다른 주의 아

동 관련 종사자 관련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종사 권한이 취소된 경우, 본래 올

바르거나 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였다면 부적합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 사안이지

만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블루카드 등이 발급된 경우, 블루카

드 등의 발급 이후에 추가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3조 내지 제304조의A). 최고행정관은 블루카드 등을 취소한 경우 그 대

상자 및 사용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04조의B, 제304조의C).

개인이 부적합 통지를 받았지만 결격자가 아니고 다른 주의 아동 관련 종사

자 심사상 부적합 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① 부적합 통지로부터 3년이 경

과하였거나, ② 부적합 통지가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였거나, ③

결격사유 때문에 부적합 통지를 받았지만 결격사유가 사라진 경우 해당 개인

은 부적합 통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제304G조, 제304조의H), 최고행정관

은 그 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04조의HA 내지 I).

6. 기타 규정 및 부적합 통지에 대한 구제절차

심사법은 최고행정관의 심사 과정과 관련이 있는 수사정보, 정신건강정보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의 근거, 방법 및 한계, 최고행정관의 정

보 취급 지침 등에 관하여 제6장의 무려 40여개 조항에 걸쳐서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다(제305조 내지 제346조). 블루카드 등을 발급받은 사람은 경찰 정보

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최고행정관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 단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323조).

부적합 통지를 받았거나 부적합 통지의 취소를 거부당한 개인 등은 결격사

유가 없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원칙적으로 결정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최고행정관의 결정에 대해서 ‘퀸즐랜드주 민사 및 행정 재판에 관한 2009년 법

률’(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Act 2009)에 따라 민사행정

재판소(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에 불복할 수

있다(제309조).

민사행정재판소의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6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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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문성・경험을 갖춘 인물(예: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최대 3인의

위원이 담당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전・현직 법관인 사법위원(judicial
member)이 담당하기도 한다(퀸즐랜드주 민사 및 행정 재판에 관한 2009년 법

률 제165조, 제167조, 제183조). 민사행정재판소는 단순히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따져서 올바르고 바람직한 결정(decision)을

내리기 위한 심사(merits review)를 하고(같은 법 제20조), 직접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같은 법 제24조),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한다(같은 법

제100조). 사법위원이 담당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행정재판소 내의 항

소심 재판부에 항소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2조), 항소심 재판은 사법위원이

담당한다(같은 법 제166조). 사법위원이 담당한 제1심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법률 문제(question of law)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최근의 개정 법률에 관한 결정은 아직 찾기 어

려우나, 구 심사법에서 블루카드 등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였던 ‘아동

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은 참고할 수 있다. 민사행정재판소는 ‘심사법상 ‘예외적인 경우’는 사실과 정

도의 문제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예외적인 경우

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결정권자는 관련 위험 및 보호 요인

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아동 보호의 취지를 강조한 적이 있고,72) ‘부적합

통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사생활과 명예’, ‘공적 참여에

관한 권리’,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계속할 권리’라는 인권을 고려해야 하나 모

든 아동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이라는 인권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적

도 있다.73)

Ⅴ.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제도의 균형과 직관성

블루카드 제도는 기본적으로 심사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을 주된 근거법률로

72) FMA v Chief Executive Officer, Public Safety Business Agency [2016] QCAT 210; RA
v Blue Card Services,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General [2019] QCAT 267.

73) CA v Director-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2022] QCA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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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다. 호주법의 특성상 ‘아동 관련 종사(위험 관리 및 심사) 및 기타 법률

에 관한 2024년 개정 법률’, ‘기관의 아동 안전에 관한 2024년 법률’과 같이 다

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심사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법전에도
개정 내용이 모두 반영되므로 현행법을 한눈에 확인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다.

심사법이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아동 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

령)에 관한 2004년 법률’이나 ‘위험 수형자(성범죄자)에 관한 2003년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법률의 결격사유 자체는 최대한 단순

하게 규정을 하되, 그 밖에 예외적으로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행정관과 전문인력이 보충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민사행정재판소와 법원이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동 보호의 취지는 물론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권리나 편익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동 관련 종사자의 일률적인 결격사유가 광범위하게 규

정되어 있고, 그러한 결격사유를 모두 확인하려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학원법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분석

하는 한편, 개별 법률 내, 혹은 법률 간에서도 복잡하게 인용・연결되어 있는

규정들을 추적해야만 한다. 취업제한 명령 제도는 개별적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 영역이 한정적이고, 이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청

소년성보호법 등을 따로 찾아 보아야 한다. 이러한 규율 방식하에서는 블루카

드 제도처럼 단일한 법률을 통해 모든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내지 취

업제한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때와 달리 개별 분야의 특수성을 여러 법률에 각

각 반영할 여지가 있긴 하겠으나, 실제로 한국의 법제는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이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을 저마다 복잡하게 인용하고 있고 그 뚜렷

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쪽의 장점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규제는 법률의 수범자와 집행자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

을 주기 마련이고, 심지어 입법의 공백이나 흠결마저 야기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시설 등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데(제40조), 이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이 될 수 없고(제19조

제1항 제2의3호), 임원의 결격사유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시설의 장 관련 규

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도 될 수 없지만(제35조 제2항 제1호), 역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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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제35조의2 제2항 제1호) 그 종사자는 될

수 있고, 심지어 본인이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일반 수범자가 규정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만, 많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이 해당 기관의 종사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사실상 시설의 장과 같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

어 시설의 장에 대한 교체 처분이 단지 사전통지되거나 그런 통지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시설의 장이 자진 사임한 경우에는, 해당 인물은 시설의 장에서 해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장이나 임원, 종사자로 재직할 여지까지 있게

된다.

또 다른 문제를 들자면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다.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조회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공무원 관련 법률의 경우) 및 제10호(다른 법률의 경우) 등을 근

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항은 관련 법률에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률들

중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한 대부분이 결격사유 조회에 관해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민간 영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 앞서 보았듯 정신질환 여부 및 마

약류 중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관한 규정도 없고,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결국 한국 법제에 ‘이리저리 흩뿌려져 있는’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전체 체계의 근본적 변화

를 모색하거나 적어도 현존하는 사각지대나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시

급하다.

2. 제도의 지속적인 평가 및 개정

퀸즐랜드주의 인구는 약 570만 명인데, 2026. 3. 31. 기준으로 1,097,790명이

블루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13,933명이 블루카드를 신청한 상태이다.74) 이처럼

74) 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ystem statistics, https://www.qld.gov.au/law/laws-
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regulated-indu

stries-and-licensing/blue-card/system/statistics#size,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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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는 블루카드 제도는, 법령에 단순히 결격사유를 규

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평가를 수반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가 실제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루카드 제도 또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의 위험을 걸러낼 수 없다는 본질

적인 차원의 비판은 있었으나,75) 부분적인 문제들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대규

모 평가와 세 차례의 대규모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 퀸즐랜드주 정부는

현재도 가족・아동위원회의 2017년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76)

반면 한국은 각종 법령에 300여개가 넘게 존재하는 결격사유 제도에 대해서

공공 또는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주로

취업제한명령 제도에 대해서 아동 관련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를 염려하는 취지의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성 통제

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아동 관련 종사자의 권리 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

으나 아동 관련 종사자 결격사유 제도의 의의와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거나 정당화하고,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다.

이에 국회,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 여러 국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통계를 생성하고, 과

연 제도의 효과가 어떠하고 실제로 어떤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지속

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를 촉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제도의 기능이 적

극적으로 증명・강화되지 못하면, 끊임없는 기본권 침해 논란 속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는 서서히 몰각되고 말 것이다.

3. 제도의 접근성 및 정보 조회에 관한 문제

블루카드 제도는 전자기술을 적절히 활용해서 접근성을 증대시켜 왔다. 블

루카드 등의 신청 및 갱신, 재발급, 유효성 조회 등의 업무가 모두 공식 홈페

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아래 그림 2 참조),77) 개인과 단체를 위한 포털

웹사이트가 각각 마련되어 있어서 관련 기능을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75) William Budiselik et al., The Limits of Working with Children Cards in Protecting

Children, Australian Social Work, Vol. 62, No. 3, Routledge, 2009, p.348.

76) Queensland Government, Strengthening and streamlining the blue card system.

77) Queensland Government, Check if a blue card is valid, https://www.qld.gov.au/law/
laws-regulated-industries-and-accountability/queensland-laws-and-regulations/regulated

-industries-and-licensing/blue-card/organisations/valid,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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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98퍼센트의 블루카드 신청서가 온라인으로 제

출되고 있다.78) 이제 블루카드 서비스 전산망과 퀸즐랜드 경찰 서비스 전산망

은 서로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일 경찰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다. 최고행정관은 이를 통해 경찰 정보의 지속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블루카드를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경찰 정보를 사업장에 통지하여

대상자의 근무를 중단시키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79) 실제로 당

국은 2025년 통계 기준으로 1,094,450명을 매일 모니터링하였고, 1,914개의 블

루카드가 경찰 정보 변경이나 기타 관련 정보로 인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

다.80) 블루카드 제도의 일상적이고 무차별적인 범죄 이력 조회가 많은 비용을

야기하면서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있으나,81) 어떤 제도를 일단 마

련하였다면 해당 제도가 온전히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한국처

럼 결격사유 제도의 집행 여부를 사실상 방치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인다.

그림 3. 블루카드 공식 홈페이지의 블루카드 등 유효성 확인 기능

78) 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ystem statistics.

79) Department of Justice and Attorney-General (Qld), op. cit, p.3.

80) 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ystem statistics.

81) Clare Tilbury,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 time to step back?,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9, No. 1, Australian Social Policy Association, 2014,

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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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블루카드 제도를 단순화하는 제도 개혁의 효과로,

종래 수개월에 달하던 카드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2025년 통계 기준으

로, 경찰 정보나 관련 정보가 수신 되지 않은 경우 영업일 기준 평균 2일, 덜

복잡한 경찰 정보나 관련 정보를 받은 경우 영업일 기준 평균 11일이 소요되

었다. 경찰 정보나 관련 정보가 수신 되지 않은 경우, 서면신청서의 경우에도

평균 7일 내에 처리되었다.82) 유의할 점은 ‘카드 없이는 근무 개시도 없다’ 정

책에 의해서 블루카드가 없이는 유급 취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

와 같은 기간 단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종사자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었을

것이다.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처리기간도 너무 긴 것은 아닌지,

혹은 거꾸로 심사기간이 줄어들면서 심사가 느슨해진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평가는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결격사유 제도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기술 연동이

부족하여 실시간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조차도 아동 관련 종사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

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영유아보

육법상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용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스템 또한 아동 관련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이 있을 때만 그 해당 여부를 확

인하는 구조이다. 일단 결격사유 요건을 통과해서 아동 관련 종사자가 된 사람

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결격사유 관련 사항이 변동되더라도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블루카드 제도는 아동 관련 종사를 희망하는 개인이 스스로 블루카드를 신

청해서 본인의 아동 관련 종사 적합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블루카드를 받은 이

후 경찰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종사자 본인이 최고행정관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아동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시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의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전자기술을 접목하여 종사자와 사용자, 감독기관 모두

의 불편을 더는 한편 실시간 감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고 있으므로,

종사자 본인에게만 의존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 관련 종사자가 처음 취업할 때에만 모호한 근거규정을 토

대로 결격사유를 증명하게 하고, 그 뒤로는 당사자나 감독기관 중 누구도 책임

82) 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ystem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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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 않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에 한국도 퀸즐랜드주와 같이 전문성・지속
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결격사유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를 두는

한편, 각종 결격사유에 관해서 통합된 실시간 정보망을 구축해두고(물론 그 보

안 및 관리는 아주 철저해야 할 것이다), 아동 관련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게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4. 제도의 적극적・긍정적(positive) 작동을 위한 노력

블루카드 제도의 경우에도 개별 결격사유가 (성)범죄 위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유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설정되었으며 실제로도 그 타당성

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블루카드 제도 또한 피하

지 못한 커다란 한계이다. 다만 블루카드 제도는 한국의 일반・추상적인 결격

사유 제도와 개별・구체적인 취업제한명령 제도가 혼합된 것과 같은 구조로서,

몇 가지 결격사유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

자에 대해서는 최고행정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그 역

기능을 법원의 사법심사가 보완하는 구조로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고 보인다.

또한 블루카드 제도는 단순히 규제 및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

라,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해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구 심사법에 따라 사용자

에게 서면 전략 제출 의무가 존재하던 때에는, 아동 및 청소년 위험 관리 전략

에 관해 수십 쪽 분량의 알기 쉬운 안내서(toolkit)를 제작하여 서약서나 행동

강령 등의 작성 방법 및 예문 등을 소개하고,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기도 하

였다. 2025년 통계 기준으로 블루카드 제도와 관련해서 106,672건의 전화 문의,

34,975개의 이메일 문의에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83) 한편 원주민 또는 토

레스 해협 섬 주민들에 대한 블루카드 제도 관련 지원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블루카드 제도의 적용 범위가 아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84)

83) Queensland Government, Blue card system statistics.

84) Khaled Al Khawaldeh, How Queensland’s blue card system disproportionately disadvantages

Indigenous people, The Guardian, 2023-07-26,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
2023/jul/26/queensland-blue-card-system-indigenous-people-impacts, 최종접속일: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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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결격사유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서 아동 관련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취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장에서 아

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위험 방지 전략을 마련한다거나 이에 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지원・유도하는 절차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 사

용자(사업자)와 종사자가 모두 아동학대 문제의 이해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법제 내지 정책도 필요할 것

이다.

Ⅵ. 맺으며

이 글은 한국의 법제 곳곳에 아동 관련 결격사유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그 구체적인 근거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 없이 아동 관련 범죄

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회적 공분 등을 계기로 막연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

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결격사유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바

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없다면 제도 자체가 공허해질 수 있다.

한국과 퀸즐랜드주를 막론하고, 개별적 결격사유를 실증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인다. 가령 아동 보호에 꼭 필요하고 효과성이 큰

결격사유를 과학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적용하여 아동 보호

를 강화하여야 하고, 반대로 관념적인 차원에서 막연하게 결격사유로 설정되었

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사유들은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아동 관련 종

사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개별 결격사유의 당부를 넘어 제

도 전체의 운영에 관해서 본다면, 블루카드 제도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결격

사유 제도는 그 근본적인 구도, 즉 결격사유의 증명을 누가 담당하거나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그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및 접근

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

소도 다소 혼란을 겪고 있듯이, 결격사유 제도와 취업제한명령 제도의 차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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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역할 배분에 관해서도 해명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이고, 모든 시민의 안녕이다. 아동에 대한 범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 위험성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가하되, 그 또한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들을 무턱대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적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결격사유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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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lancing Child Protection and Freedom of Occupation:

Reforming Disqualification Systems for Child-Related Workers based

on Australia’s Blue Card System

85)Siwon Zhang*

Every human being has the right to healthy developmen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may be regarded a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at right,

and systems that regulate personnel who professionally interact with children

in fields such as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re of paramount importance.

While relevant legislation may establish positive qualification requirements

— such as specific credentials or work experience — for such personnel,

disqualification systems that impose negative qualification requirements,

prohibiting individuals with particular histories from engaging in relevant

fields or positions and screening and monitoring their compliance, are also

widely employed.

In South Korea, numerous legal frameworks stipulate general disqualification

grounds for child-related workers, includi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Child

Care Act, the Child Welfare Act, and an individualized employment restriction

order system is also in operation. Discussion of these mechanisms has primarily

focused on their adverse effects — namely, the concern that disqualification

systems uniformly restrict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in a manner tha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disqualification

systems to be fully justified, sufficient empirical research must be accumulated

on the grounds for setting individual disqualification criteria, such as the risk

of recidivism by offense type, and, furthermore, the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se systems — subjects that have received

almost no attention to date — must be properly overha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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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need to explore reform measures that enable disqualification

systems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objective of child protection without

infringing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In this regard, the Blue

Card system of the state of Queensland, Australia — regarded as a pioneering

model — prescribes disqualification ground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centered on the Working with Children Check Act 2000, while ensuring that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risk assessments conducted by specialist

personnel, and judicial review by bodies such as the Queensland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QCAT), serve as complementary safeguards. This

system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respect of its intuitive

design, its structure that holds workers, employe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individually accountable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its

continuous efforts to evaluate and revise the system, and its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to enable real-time monitoring and to enhance accessibility. This

article concludes by recommending sustained research and legislation directed

at systematizing disqualification frameworks, empirically justifying individual

disqualification grounds, and establishing mechanisms for the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Keywords : child abuse, disqualification, employment restriction order, 
freedom of occupation, Blue Card


